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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이 애초의 계획이었던 신탁통치의 실현에 실패하면서, 건국의 제도형성에 

있어 한국인 지도자들의 영향이 커졌다. 반탁진영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새 나라의 제

도건설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 제시한 토지개혁 개념이 한국 

농지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경시절인 1941년 신국가건설 계획을 담아 건국강령을 발표

했는데, 여기에는 토지국유제,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 경자유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토지개혁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건국강령과 토지개혁 개념은 미군정 하에서 활동하

던 임시정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민주의원과 과도입법의원의 정책과 헌법초안으로 계

승되었으며, 미군정이 작성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된 토지개혁법안에서는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변형을 겪었다. 미군정이 끝나고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하

는 농지개혁법은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와 경자유전을 전승했고 토지국유제는 그러지 

않았다. 

농지개혁으로 소작료 부담에서 벗어난 소농가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농지개혁은 경제적, 교육적으로 삼균주의 실현에 기여했다. 토지개혁을 포함

하여 건국강령의 경제조항들이 헌법에 반영되었고,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다수 신정부

에 참여했다. 건국강령에 제시된 토지개혁 개념이 건국전후 지도자들로 하여금 토지문

제에 대하여 개혁적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농지개혁,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As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ailed to implement their 
original plan of trusteeship on Korean Peninsula, Korean leaders who fought against 
trusteeship made substantial influence in building institutions of the new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land reform presented by the Provi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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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Government in 1941 was carried by the influential Korean 
leaders when they designed institutions of the new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Chongqing pronounced the Principles and 
Plan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1941 with principles of land reform included. 
Principles of land reform consisted of nationalization of lands, prohibition of la-
bor-employment in private farms, land-to-the-tillers.

Leaders of Provisional Government carried the PPNR on to the policies and 
constitutional proposals, prepared by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under 
the US Army Military Governmant in Korea. Lat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wrote its own land reform bill, which conforms market value in compensation 
to the landowners.

The land reform law passed by the ROK legislature prohibited private farms 
from hiring labor and distributed lands to the tillers, but did not nationalize lands. 
The land reform law cut compensation rate for landowners by half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s reform bill. Korean leaders did away with the conformation 
to the market value as soon as the US influence weakened at the withdraw of 
forces. Korean government even failed in due compensation to the landowners 
during the Korean war.

The tiny family farm system, created by the land reforms, provided material 
base for children of poor farm families with opportunity to attend school: equal 
opportunity for schooling was one of three principles to be achieved in the newly 
independent State according to the PPNR.

There were many factors pressuring the new Korean government for the land 
reform around the time of independence; the distribution of lands own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land reform in the North Korea, demands 
of Peasants Union. But not every government actively respond to the political 
demand for land reform. It was the presence of conceptual framework of land 
reform agreed upon by the Cabinet Committee of the PROK Government that 
enabled leaders of newly independent government to go forward to make reforms.

❑ Key words: Land Reform,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National 
Reconstruction

Ⅰ. 서론 
 

한국은 대만과 함께 전후 식민지 독립한 국가들 중 산업화를 성취한 대표적 

개발사례로 꼽힌다. 두 나라의 산업화는 국제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국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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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의 종속을 피하여 비교적 균등한 소득분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중산층을 

육성하여 민주화의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이론가들에게 주

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두 개발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특히 그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 준 개발국가의 역할과 농지개혁에 주목했는데, 전자에 비하여 

후자에 대한 연구는 진척이 느리다. 대만의 농지개혁은 국민당 정부 주도로 

1949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문서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경

험적 연구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해방 후 미군정과 반탁운

동,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을 겪는 와중에 농지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혼란스럽고 자료유실이 심하여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

운 상태에 처해 있다.

한국 농지개혁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우선 농지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식민지 해방 당시 농지개혁 대상 농지 중 미군정과 대한민

국정부에 의하여 분배된 것이 전체의 40% 남짓에 불과할 만큼 토지방매가 성행

했고, 농지재분배가 영세농가의 대량창출을 결과해서 농업근대화를 역행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 실패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원인을 농지개혁 추진세력과 

동기에서 찾았다. 추진자였던 미군정의 동기가 한국농업의 근대화 보다 반공진

영의 전략적 이익에 우선되어 있었고 미군정의 사회적 기반세력인 지주세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내용적 부실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실효성을 인정

하는 긍정론자들은 이승만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지개혁을 강력히 추

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한국 농지개혁의 추진에 있어 중경시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영향

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공산주의 세력의 압박에 직면한 

미군정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는 다수설이나 이승만 정부의 공을 평가하는 소

수설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 표출된 바와 같이 토지개혁을 계획

하고 있었고 그것이 미군정하 자문 또는 대의기구로 조직된 민주의원과 과도입

법의원의 정책과 헌법초안으로 계승된 끝에 대한민국 초대헌법 경제조항에 실

리게 된 건국사의 계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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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에서는 농지개혁의 추진주체가 미군정인가 한국정부인가에 대한 기성

학설들을 정리했다. 제3절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적 농지개

혁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여 임시정부가 구상한 토지개혁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제4절에서는 중경 임시정부가 1941년 발표한 건국강령이 한국 농

지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했다. 제5절에서는 중경 임시정부가 한국 

농지개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Ⅱ. 미군정 주체설과 한국정부 주체설
 

황한식은 농지개혁이 “미군정, 지주적 상층부 및 보수적 관료집단의 주도에 

의해”(황한식 1982, 78) 이루어진 결과 “봉건적·반봉건적 토지소유는 농지개혁

에 의해 확실히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궤멸되어 버렸거나 

일소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황한식 1982, 84). 김준보는 “남한의 

농지개혁.......그것은 단적으로 미군정 밑에(sic) 추진된 것이었다. 크게 보아서 

미국의 세계정치적 방위목적의 일환으로 이 땅에 실현을 본 것이었다.”고 하고 

“동서대립의 냉전이 박두한 가운데 서구진영의 안정을 위하여 이보다 효과적 

방책은 없다고 본 것이 미국측 전략이었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다(김준보 1987).

김성호 등은 문서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농지개혁의 주체가 미군정청이 아니

라 한국정부라는 긍정론을 폈다. 동 연구는 먼저 미군정 당국이 농지개혁에 관

심을 갖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냈다. 

미국 국무성은 1946년 전반기까지 미소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합임시정부 수

립에 기대를 걸고 귀속농지 처분을 반대했다. 그러나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2일 까지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난 이후 국무성의 한반도 전략

에 전환이 일어났고 그 결과 미군정 당국이 중도 진보세력을 흡수하는 남조선과

도입법의원을 조직하기 위해 좌우합작을 주선하게 된다. 중도우파의 김규식과 

중도좌파의 여운형을 필두로 하는 협상에서 농지개혁을 포함하는 좌우합작 7원

칙이 도출되고 이에 기초하여 민선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관선의원을 지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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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원이 조직되었다.1) 미군정청은 좌우합작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농지

개혁법안을 작성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김성호 외 

1989, 325-353). 

그것은 좌우합작 정부수립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미군정청에

게 좌우합작 정부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소련과의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이 세계정치적 방위목적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농지

개혁을 추진했다는 김준보의 해석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조건이었다.

미군정청이 제출한 농지개혁법안이 입법의원들의 심의회피로 무산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민당의 지주출신 의원들이 계급적 이익에 따라 농지개혁을 지연시

켰다는 해석이 있지만(심지연 1984, 79), “한민당은 토지개혁법안을 반대한 것

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실시하기 위해 반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

당”하다는 김성호 등의 반박도 있다(김성호 외 1989, 444). 김성호 등은 “미군정

은 토지개혁법을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36). 신병식도 당시 미군정으로서는 지주계급, 일제하의 경찰, 관리, 월남민의 

협력과 함께 재정적 기반으로서 신한공사를 통한 현물 소작료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신병식 1988, 74-75).

 미국정부는 1947년 7월 15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되자 신탁통치 계

획을 포기하고 1947년 9월 17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총회가 한국독립을 위한 총선실시를 결의한 것이 11월 14일

이다. 과도입법의원의 농지개혁안 초안이 완성된 것이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상

정을 요청하기 6일 전(9월 11일)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12월 23일) 

한 달여 전에 이미 유엔총회의 총선결의가 있었다. 미군정청은 당시까지 2년여

의 통치기간을 허비하고 통치권 이양이 임박해서야 농지개혁법안 통과를 촉구

했지만 이미 권력누수가 심하여 입법의원을 설득시킬 수도 없었고 단독제정할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1) 김규식은 상해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파리 강화회의 전권대사로 활약하다가 임정을 떠난 

후 1944년 중경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부주석을 역임했다. 여운형은 상해 임시정부 외무차장으

로 1925년 임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일외교를 벌였다(김준엽 1989, 82). 그 후 그는 임정을 

떠나 국내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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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등은 건국 후에도 한민당 의원들이 지주계급의 이익에 따라 농지개혁

법의 통과를 지연시켜 토지방매의 시간을 벌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반박자료

를 내 놓았다. 이승만정부가 농지분배를 위한 행정작업을 “개정법령이나 시행

령 또는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착수”했고, 시행령의 공포를 기다리

지 않고 분배를 집행했다는 사실의 문서적 입증이다(김성호 외 1989, 598-667). 

국회 심의과정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가 지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병준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의지를 의심케하는 사료를 발굴하여 

2003년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이었던 1950년 10월 농지

개혁 1년 연기를 결정했다가 미국정부기관 경제복구위원회(Economic Recovery 

Committee)의 반대성명에 반응하며 8일만에 번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병준은 논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계급의 압력으로 농지개혁을 중단시켰

다고 분석하고, 개혁중단이 불러올 농민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염려하는 미국 

정보보고서들을 인용하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게 결정번복 압력을 행사한 전

략적 동기를 설명했다(정병준 2003).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계급의 압력에 굴복하여 농지개혁 1년 연기를 결정했

다는 미국 정보보고서의 분석은 8일만의 결정번복에 지주계급의 반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장된 것이었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정부가 전시

상황에서 한국의 농지개혁이 자국의 세계 전략적 이익에 합치한다는 인식을 갖

고 있었다는 것과 한국정부 역시 개혁중단결정의 번복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

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지주계급의 이익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대정부의 의회내 다수파인 한민당 세력이 농지개

혁의 조건에 대하여 행정부와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한민당은 애초부터 임시

정부를 지지하는 국내조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지주출신 구성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치학자 김일영은 김성호 등의 공동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이승만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승만의 농지개혁 추진행동이 “지주도 자본가도 농민도 아닌 자신(정부)

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이해와 함께 자본가의 



 중경 임시정부가 농지개혁에 미친 영향  95

이해를 대변”했다고 보나파르트주의적 구도 속에서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 정

부의 주체적 역할을 설명했다(김일영 2006, 297-298).

Ⅲ. 농지개혁의 성격에 대한 평가

각 정치세력은 각자가 가진 토지제도 개념에 따라 행동한다. 미군정은 한국

의 토지제도 건설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련점령군은 사회

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제 하 한국인들이 구상했던 토지개혁 개념도 나름

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시된 농지개혁의 성격을 보면 어떤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 강정구는 북한의 농지개혁은 혁명적이었고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

유주의적이었다고 특징짓는다. 그가 말하는 혁명적 농지개혁은 “지주와 소작인 

간의 반봉건적 착취관계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파괴되고 제거된” 개혁을, 

자유주의적 농지개혁은 “반봉건적 착취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적 

농업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신용시장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적 착취관

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농지개혁이다(강정구 1989, 29). 

강정구는 농민의 계급역량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약화됨으로 해서 남한의 토

지문제는 혁명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자유주의적 농지개혁으로 끝났다고 주

장했다(강정구 1989), 그는 ”거의 모든 남한 농촌에 지방 인민위원회가 구성되

고, 남한 농촌의 절반가량은 일정시기동안 그것의 행정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질서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주에 대한 농민의 위치가 압도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농민의 계급역량은 10월 민중항쟁 사건에 따라 1946년 말 이

후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했다(강정구 1989, 296-297). 

북한당국이 1946년 2월에 실시한 토지개혁은 사유토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한 

후 경작농민들에게 경작권을 분배하는 형식을 취했다. 강정구는 북한의 1946년 

토지개혁이 시민사회 내의 자체 동력에 의해 일어났으며, “반봉건적 착취와 자

본주의적 착취 양자를” 제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개혁”이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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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강정구 1989, 309).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인

민위원회가 결성되어 3월 6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여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완료되었다. 토지개혁이 완료된 뒤 김일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최고지

도자로 추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며, 토지개혁 후 불과 4개월 사이에 북조

선노동당의 당세는 10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서동만 2005, 161-168). 북한 노

동당은 토지개혁과 6·25전쟁을 통하여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1953년 농업집단

화를 실시한다. 러시아 혁명 당시 볼세비키들이 토지분배를 미끼로 농민들을 

선동하고 내전을 통해서 독재권력을 공고화한 후 농업집단화했던 혁명전략이 

북한에서 차례로 재현된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로그램으로서의 토지개혁은 결국 집단농장 창설과 농

민동원을 통한 산업화로 전개되는 한 과도적 조치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레닌주

의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은 사유농지 뿐 아니라 의회제도와 복수정당제도도 모

두 폐지한다. 이렇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타도하고 사적자본을 폐지한 ‘사회주

의’ 사회는 시민사회가 자율성을 상실하는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낳게 되고, 인

민은 당-국가체제의 억압 아래 자유를 잃고 심한 경우 노예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 20세기 이래 역사적 경험이다.2)

강정구는 남한의 농지개혁이 반봉건적 착취구조는 파괴했지만 자본주의적 

착취구조는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창출한 한국의 농업은 영세소농으로서 도시자본과의 불평등 교환관

계에 빠질 수는 있어도 생산관계에서 자본의 착취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엄격

한 소유규모 상한선의 규제로 인하여 자본주의 농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차단

되고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여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지탱해 줄 능력도 부족하

다는 면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르기에 미흡하다.

농지개혁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 맨체스터 가디언이 1945

2) 노예적 삶의 가장 전형적 예가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의 관리소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노예적 삶에 대해서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Commission of Inquiry 2014 보고서를 

참조(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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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6일자 사설에서 전후일본의 농지개혁에 대한 미군정의 자유주의적 동

기를 소개한 글을 보자: “농지개혁은 일본개혁의 제일보이며 농민생활을 향상

시키는 것은 일본의 공업에 대한 저임금노동의 급원을 단절하고 일본군의 징병

력을 줄이는 것이며 한편 농민의 구매력의 증가는 국내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외수출과 침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미

국의 압박만이 일본민주화에의 유일한 길일 것이다”(정영일 1967, 95).

맨체스터 가디언의 사설에 실린 논조는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읽고 농지개혁 실시를 결심하게 만든 문건에 실린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맥아더가 1945년 11월에 읽었던 문건은 점령군 사령부 자연자원부로

부터 받은 애치슨-피어리 메모였으며, 이 메모의 모체는 그 해 5월 1일 피어리가 

작성한 일본점령정책 제안서 12와 13이었다. 제안서 12, 13은 농지개혁으로 일

본인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극단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제거하고 

자유주의적 사상과 민주주의적 과정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었다(Schwartzberg 1993, 203).

클라이드 미첼은 신한공사 총재에서 사임한 이듬 해 쓴 논문에서 “한국인 

대지주들이 유용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들의 자본과 능력이 산업 및 

상업분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들의 토지를 몰수하거나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 들여서 그들을 거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Mitchell 1949, 152). 그는 

미군정이 세운 토지개혁안의 상환 및 보상 가격이나 신한공사 매각농지 가격인 

평년수확량의 30할도 당시 시세에 부합하여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145). 신한

공사 농지 매입자 자격심사에서도 경작자의 소작료 및 양곡공출 기록만을 고려

했다는 것이다(151). 경제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시장가격을 존중했을 뿐 아니라 

지주와 자본가를 파트너로 여기는 사고가 모두 영미전통의 자유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적 토지개혁관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이래 

한국인들이 전개해 온 토지개혁사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

주의 계통이 있을 뿐 자유주의 계통은 결여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운동은 마르크

스-레닌주의의 정치적, 사상적 패권 하에 다양성을 잃어 갔으므로 사회주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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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혁은 북한에 건설된 농업집단화로 대표된다. 

사회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토지국유를 주장하지만 미국의 독립자영농 전

통의 영향을 받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실학파 토지개혁론의 계승을 표방하고 

소농보호정책과 협동조합론을 강조하는 등 상황에 따른 신축성을 보인다. 두 

유파의 공통성에 기반하여 방기중은 해방후 한국의 토지개혁론을 주도한 사회

민주주의와 사회개량주의 토지개혁론자들을 중도적 입장의 진보적 민족주의 계

열로 분류하고 있다(방기중 2001, 113). 방기중의 분류에 따르면 건국강령을 기

초한 조소앙, 입법의원 토지개혁안과 신정부 농림부 농지개혁안 작성에 참여했

던 이순탁, 강진국 등이 모두 진보적 민족주의 계열에 속한다. 

방기중은 토지국유와 무상몰수를 주장하던 개혁론자들 중 박건웅, 이순탁 

등이 미군정 하 입법의원 토지개혁법안 입안에 참여하면서 유상매수의 토지개

혁론으로 방향전환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3) 그리고 그는 “유상매수론은 그것

이 어떠한 내용을 취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지주자본의 산업자본화를 수용하는 

것이었고 지주세력과의 일정한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115).4)

토지국유화 포기의 이념적 성격은 무엇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프롤

레타리아 독재의 수단으로서 토지국유화 원칙을 고수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

의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마르크스주의 이외의 사상계보

까지 포괄하며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해 왔는데, 서독 사민당은 

1959년 고데스버그 강령을 채택하면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대신 생

산수단 국유화가 추구하던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

정하는데 이르렀다(Reschke et. al. 2013, 90-92). 

사회개량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순탁은 자유주의적 요소들과 사회민주주의

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유파의 조소앙도 1950년 

3) 박건웅은 중경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김성숙과 함께 조선민족해방동맹에 속해 있었다

(김준엽 1989, 135). 이순탁은 일제하 연희전문 상과 교수로서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 

노선을 신봉했다.(홍성찬 1997; 방기중 2001).
4) 방기중은 자기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법책임자 박건웅의 취지 설명 중 “토지개혁이라는 

것은.....자본주의 사회발전에 있어....가장 필요하고 필연적인 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방기중 각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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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삼천리｣지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는 최초에 토지대가를 연평균 생산량의 

10할을 5년 분할상환을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15할 5년으로 낙착되었으니 소기

의 목적은 달치 못하였으나 30할 10년 안에 비하면 많은 진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토지국유제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조소앙f 1979, 136-137).

애초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었던 한국인 토지개혁론자들의 개념은 미군

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변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는 국가사회주의와 달리 정치적 다원주의 허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Ⅳ. 농지개혁에 대한 임시정부의 영향 

해방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표자는 김구주석이었고, 이승만은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었다.5) 미군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한 적이 없

었지만, 이승만, 김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자 그들을 

중심으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을 조직하여 자문기구로 활용하였다.

미군정과 임시정부는 각자의 국가건설계획을 갖고 있었고, 두 개의 계획은 

상반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었다. 전자의 국가건설계획은 신탁통치안에 

있었고 후자의 그것은 건국강령에 담겨 있었다. 신탁통치라는 국가건설계획에

서 토지개혁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다. 건국강령은 정치적, 경제

적, 교육적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제도를 국가건설 개념으로 채택했다. 삼균제도

에서는 토지개혁이 경제적 균등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는 필수정책으로 위치

5) 이승만은 3·1운동 이후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 국무원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임시의정

원에 의하여 1919년 11월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25년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탄핵되어 미국에서 독자적인 조직을 이끌고 독립외교를 벌이다가 1941년 임시정부 주미외교

위원부 위원장에 선임됨으로써 임시정부와의 공식적인 연계를 재개해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외교를 벌였다. 그가 1945년 국내에서 출간한 『건국과 이상』에는 임시정부와 

김구주석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표명되어 있다. 김구는 상해 임시정부 시절 참여한 이후 

임시정부를 떠난 적이 없는 인물로 주석으로서 중경 임시정부를 이끌었다(김준엽 1989, 
72-133; 정병준 2007; 이승만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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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신탁통치계획은 1943년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구상에서 

시작되어,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한반도 전후처리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다(FRUS 1943, 291-455; 1945, 560-826).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사령부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뒷받침했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Schwartzberg 1993, 203), 한국을 통치한 하지장군의 군정은 토착의 

민족주의 자체를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6)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반식민지 투쟁을 반만년의 민족과 국가 전통을 잇는 

국가재건운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민족사적 전통과 서구에서 발달한 근대적 

제도를 함께 감안하는 독자적 국가건설을 지향했다(조소앙 1979a,c,d, 139-146, 

148-153, 180-183). 그들은 국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국가건설의 개념을 카

이로선언 2년 전(1941)에 건국강령으로 발표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제1장 3절에서 “고규(故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

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이라 하고, 제3장 6절에서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전체의 발전과 국가를 

건립보위함에 연환관계를 가지게”(제3장 건국6)한다고 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 대생산기관의 국유화와 더불어 토지문제에 대하여 “토지의 상

속·매매 ‧저압 ‧ 전양 ‧ 유증 ‧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 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하되 원래의 

고용농 ‧ 자작농 ‧ 소지주농 ‧ 중지주농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

을 줌”이라고 명기했던 것이다(조소앙 1979c, 152-153).

건국강령 총강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삼균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6절에서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하고 국유제도를 채용

6) 당시 미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믿고 있었던 가치관은 기실 백인우월주의 및 기독교적 

획일주의와 결합되어 있었다. 당시의 미국사회는 아직 남부지역의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

지 못하고 유색인종에게 이민문호가 닫혀져 있는 등 인종주의적 편견을 벗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종교적으로도 개신교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 루이 하르츠는 봉건적 유제가 

없는 미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유주의적 신념에 찬 도덕적 획일주의가 팽배하고, 미국인

들이 전시에는 절대적 자유주의(absolute liberalism)나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의 사고에 

빠지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Louis Hartz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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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권을 균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하며”라고 설명되어 있다. 7절에

서는 “임시정부는....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

리인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

임”이라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건국강령은 정치제도에 대하여 복국기라는 과도기를 거쳐 건국기에 도달하

면 민주주의 헌정을 시행하여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

다. 중경의 임시정부에는 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소비에트 체제나 당시 중국 국

민당 정부와 달리 한국독립당이 여당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정당과 정치

동맹들이 야당으로 존재했다.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삼균제도는 다양한 이념

성향을 가진 정당과 정치동맹들 사이에 합의된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다. 결과

적으로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자유주의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주의적 가

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존된다는 점에서 볼세비즘 전통에 

따라 일당독재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구별된다.

토지개혁 개념을 포함하여 건국강령에 담긴 국가건설의 계획은 미군정 하에

서 활동하던 임시정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전승된다.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

원이 1946년 2월 23일 회의에서 결정한 임시정책은 제1항에서 “전국민의 완전

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 독립국가의 균등사회를 

건설함”으로 시작한 후, 제9, 10, 11항에서 토지문제를 다루었다. “(9) 모든 몰수

토지는 농민의 경작능력에 의준하여 재분배함”, “(10) 대지주의 토지도 동일한 

원칙에서 재분배함(현소유권자에 대하여는 적당히 보상)”, “(11) 재분배된 토지

에 관한 대가는 국가에 장기적으로 분납함” 등의 내용을 담아서 임시정부건국

강령을 계승하면서 토지개혁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조선일보 1946년 3월 20

일). 미군정이 조직한 자문기구로서 민주의원은 이승만이 의장, 김규식과 김구

가 부의장을 맡았는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삼균제도와 토지개혁 개념은 민주의원이 마련한 헌법초안에도 실렸다. 민주

의원이 마련한 헌법초안인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제1, 2조에서 민주공화국과 주

권재민을 밝힌 후 제5조에서 국민의 생활균등권을 규정하여 삼균제도를 명시하

고 있다. 토지조항으로는 제5조 4항에서 “토지사유의 제한과 농민본위의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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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확립”을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은 민주의원의 지도자 이승만과 김구가 반탁운동을 주도하자 민주의

원을 해체하고 중도적 정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여운형과 김규식을 필두로 하는 

좌우합작 협상을 주선했다. 이렇게 도출된 좌우합작 7원칙에 기초하여 과도입

법의원을 조직한 미군정은 7원칙에 포함된 토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박건웅, 

이순탁 등에게 입안을 위촉하였다.

박건웅과 이순탁이 작성한 토지개혁법안은 농지소유 상한선을 3정보로 정하

고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연간소출의 2할씩 15년간 분할보상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평균소출의 2할씩 15년 동안 분납하는 유상몰수 유산분배 원

칙을 적용하였다. 이 법안은 1947년 12월 23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원들의 심의보류로 무산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초안 조선임시약헌 역시 제1, 2조에서 민주공화

정체와 주권재민을 밝히고 제4조에 생활균등권을 명기했다. 4조 4항에는 토지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농민본위의 토지재분배”라고 하여 민주의원 헌법초

안에 있던 “토지사유의 제한” 부분이 삭제되었다(고려대학교박물관편 2009). 앞

서 언급된 방기중의 분석처럼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된 토지개혁법안이 

유상매수론을 반영했던 것처럼 당시 작성된 헌법안의 토지개혁 개념에도 자본

주의 국가건설노선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에서 1947년 8월 6일 의결되었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보류로 발효되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하 총선거를 치루고 헌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했다. 새 헌법이 농지개혁을 명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농지개혁은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되었다(박명림 2008, 436).

임시정부 인사들은 미군정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하

여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1948년 헌법제정을 주도했다. 헌법학자 유진오

의 역할은 그들 건국 지도자들의 지휘 하에서 기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유진오가 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참고로 했다고 회고록에 밝힌 자료목록 중 

대한민국임시헌법과 조선임시약헌상의 경제조항은 건국강령의 내용이 계승된 

것이고, 그 외에 미국정측 자료인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와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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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 인공계열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시안(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에는 

토지개혁 등 구체적 경제정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유진오의 참고목록에 포함되

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괴뢰정권안)은 아직 자료 미발견 상태이나 

북한정권이 1948년 제정한 헌법에도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개혁에 관한 조항

이 포함되어 건국강령과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결국 초대헌법 경제조항을 모아 

놓은 제6장은 건국강령에서 계승된 것이고 그 사상적 원천은 조소앙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서희경 외 2007, 103).

유진오는 후일 헌법제정 동기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국가 체제에 편향함을 회피하고 사회주의적 균등 경제의 

원리를 아울러 채택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장점인 각인의 자유와 평

등 및 창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케 

하고 그들의 균등생활을 보장하랴는(sic) 사회주의적 균등경제의 원리를 또한 존

중하여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일견 대립되

는 두 주의를 한층 높은 단계에서 조화하고 융합하랴는(sic) 새로운 국가형태를 

실현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유진오 1953, 254).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 두 주의를 조화·융합한다는 것은 유진오의 독창적 발상이 아니고 

조소앙에 대한 추종이다(신우철 2008, 437).7)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에 의

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농에 의해서 자행되는 계급독재를 회피하여 단합

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조소앙 국가이론의 요체이며 그의 삼균주의가 

삼균제도로 반영된 것이 건국강령이었다(조소앙 1979b, 215-216).

건국강령의 토지개혁 개념 중 토지국유화 부분은 삭제되고 경자유전의 개념

만 건국헌법에 반영되었다. 방기중의 분석처럼 과도입법의원의 농지개혁안 작

성 이후 농지개혁 개념은 자본주의적 적응과 변형을 겪은 것이다.

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초대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농림부 장관에 

7) 유진오는 이렇게 회고했다: “저자 등의 원안에 나타난 우리헌법의 기본정신 -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병용한다는 원칙은 아무도 이를 문제시하

거나 의문시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대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은 저자 등의 창안이 

아니라, 헌법초안 작성 당시에 저자 등이 참조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귀납적으로 추출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진오 195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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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기획처장에 이순탁을 기용하여 농지개혁을 서둘렀고, 조봉암은 강진국

을 농지국장에 임명했다. 이순탁과 강진국은 임정출신 박건웅위원장이 이끄는 

과도입법의원 산업노동위원회의 토지개혁안 작성에 참여했던 사회개량주의 토

지개혁론자들이었다(방기중 2001).8)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과 달리 지주보상에 별로 집착하지 않았다. 건국 후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지주에 대한 보상을 미군정이 구상했던 평년수확의 30할

에서 15할로 축소했다. 평균수확량 기준으로 보상지가 15할 상환지가 12할의 

안을 농림부가 제출했으나 한민당이 주도하는 산업위원회는 애초 미군정측 법

안과 같이 보상 및 상환지가를 연소출의 30할로 하는 안을 가지고 심의했다. 

그러나 국회 내 소장파들의 반발과 국회 내 친이승만 세력의 견제로 보상 및 

상환지가를 15할로 조정한 안이 통과되었다(김일영 2006). 개정법률에 따르면 

경작농민은 연평균 소출의 15할 지가를 연3할씩 5년간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애초 과도입법의원 안 보다 상환지가는 반으로 상환기간은 1/3

로 줄어들어 농림부안에 근접한 조건이다. 

수배농가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 것은 빈농들의 권익을 보호한 조치이며 농

지소유 상한선을 3정보로 정하고 소작을 금지한 것은 새로 창출된 영세농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빈농보호와 영

세농보전 제도들은 지주제 재발 방지 뿐 아니라 자본주의 농장 출현 가능성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주들은 지가보상에 표시된 곡물가치의 법정가액으로 보상받도록 규정되

어 있었는데, 정부는 전시 인플레 하에서 법정가액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지주들에게 평가 절하된 가액을 지불했다. 지주들의 전업에 대한 정부의 주선실

적 또한 유명무실한 것 등을 볼 때, 정부는 지주계급 보호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주들은 6 ‧ 25전쟁 중 보상으로 받은 지가증권을 추심해서 피란

지 생활비로 탕진해 버리고 계급으로서의 생존을 끝내고 말았다(홍성찬 2001).

8) 사회개량주의 토지개혁론은 경자유전, 지주제 폐지 등에서는 사회민주주의 토지개혁론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자본주의 소유원리와 경제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당시 미국정부나 

미군정 관리들의 사고방식과 융화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방기중 2001,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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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강령에 실려 있던 토지개혁 개념들 중 토지국유

제는 미군정 당국의 영향 하에 유상몰수론으로 대체되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

과 사인의 고용농업 금지는 1948년 건국헌법과 1949년 농지개혁법으로 전승되

었다. 농지의 재분배와 지주제도 폐지를 통해 창출된 영세소농체제 속에서 다수

농가가 소자산가로서 새 출발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된 상황은 1948

년 5월 10일 선거를 시작으로 도입된 보통선거제도와 함께 정치/경제/교육에서

의 균등이라는 삼균제도의 실현에 이바지했다.9) 

그러나 건국강령에 담겼던 토지개혁 개념이 농지개혁으로 축소되면서 산지

에 대한 국유화가 논의되지 못했다. 농지개혁이 시행과정에서 사찰토지에 대한 

분배 예외조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바람에 토지의 많은 부분에서 전근대적 

소유관계가 해소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였다(유진채 1993).   

Ⅴ. 결 론 

미군정 시대 임시정부 출신 지도자들이 주도하던 남조선대한국민민주의원

이 발표한 임시정책이나 헌법안(대한민국임시헌법)은 건국강령의 토지개혁 개

념과 내용을 반영했다. 미군정청의 토지개혁법안이 유상몰수론을 채택하여 토

지국유론을 대체하고, 과도입법의원이 마련한 헌법안(조선임시약헌)도 토지국

유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농민본위의 토지재분배”라는 규정 속에 토지개혁론

의 전통은 이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하

여 토지개혁 개념을 농지개혁으로 축소시켰지만 새정부의 국회를 통과한 농지

개혁법이 3정보 소유상한과 소작금지를 정하면서 건국강령상의 사인의 고용농

업 금지도 계승되었다. 토지개혁 개념은 건국강령으로부터 건국헌법을 거쳐 농

지개혁법에 이르기 까지 전승과 변화를 보이면서 시계열적 계보를 형성하고 있

는 것이다.

9) 권병탁(1984)은 농지개혁이 소작농민들의 자제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 주어 한국사회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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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치하에서도 민주의원의 지도부를 구성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임

정 지도자들이었고, 과도입법의원의 여운형도 상해 임시정부 참여자였으며, 미

군정청의 토지개혁법안 입안의 책임자 박건웅도 중경 임시정부에서 중도좌파로 

활동한 인물이다. 건국강령이 임시정부 내 좌우파 지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건국계획이었으므로 포괄적 범위의 임정 참여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게다가 해방정국이 미국과 소련 간의 신탁통치 합의를 찬성하는 세력

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된 결과 반탁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결과를 낳

았다.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안을 배척하고 들어선 건국의 지도자들이 임시정

부 건국강령을 국가건설 계획으로 삼았으며, 토지개혁 역시 그 주요 정책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국강령의 토지개혁 개념은 미군정의 개입으로 토지국유제가 유상몰수로 

대체되고 지주보상이 시장가격에 맞추어 평균소출 30할로 책정되는 등의 변형

을 겪는다. 지주가 산업자본가 또는 상업자본가로 변신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이 종식되고 한국정부가 서서 농지개혁법안을 심의하자 

지주보상율이 30할에서 15할로 반감된다. 미군정이 한국 농지개혁에 적극적으

로 개입했을 때 지주보상이 강조되고 토지국유제 개념이 버려지는 등 농지개혁

의 자유주의적 또는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미국의 개입이 약화되었을 

때 다시 지주보상이 감소되고 빈농보호가 강화되는 등 건국강령에 담긴 토지개

혁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전시 한국정부는 지주보상을 부실화하

여 지주계급의 몰락을 방치하기까지 했다.

요약컨대, 미군정청이 1947년 작성한 토지개혁법안과 1948년 3월 귀속농지 

처분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추진에 법적 행정적 선례를 남긴 것은 사실이

다. 그렇지만 토지개혁의 개념은 이미 1941년 건국강령에 제시되어 있었다. 임

시정부 지도자들이 귀국직후부터 토지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초대헌법에 농지개

혁 조항을 명문화하여 한국정부로 하여금 농지개혁을 추진토록 하는데에는 건

국강령이 계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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